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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여말선초부터 존재해 온 유향소(留鄕所)는 지방 품관들의 자치기구로 알려져 

있다. 조선 초기 유향소의 혁파가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 기조 하에서 이루어졌

다는 것을 바탕으로 그 자치적인 성향은 더욱 강조되었고, 따라서 조선시대 유

향소를 둘러싼 여러 입장은 지방통치 방식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

소로 연구되어왔다. 

유향소는 조선 초부터 치폐를 거듭해오다가 성종대부터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복립(復立) 논의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유향소 복립을 성종대 중앙 정

계에 등장한 ‘사림파’들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바라보고, 유향소 복립을 

‘훈구’와 ‘사림’ 간 대결 구도 하에서 ‘사림’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로 인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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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다.1) 즉, 송대 확립된 성리학이 중소 지주층의 학문이었음에 착안하여 조

선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 특히 ‘사림’들을 중소 지주층으로 파악하고, 

대지주 출신이자 중앙에 기반을 둔 ‘훈구’세력들과는 대립되는 존재로 보았는데, 

‘훈구’ 대 ‘사림’의 구도 속에서 ‘사림’은 중앙 관권의 지방사회 장악을 반대하며 

성리학적인 방식에 의한 자율적인 향촌 질서를 추구하였고, ‘사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성종대 유향소 복립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입론 하에서 

유향소 복립의 배경으로 조선 초기부터 전개된 관권 우위 지방통치의 폐단이 강

조되었다. 

위의 연구에 따르면, 왕조 개창 이래 일관되었던 관 주도 지방통치 정책은 새

로운 체제의 확립이 요구되던 지방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

고, 오히려 향촌을 불안하게 만들어감에 따라 일부 중소 지주들은 그들대로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방법이란 그동안 향촌 불안의 장본인이 

되다시피 한 관권의 절대성을 배제하고 성리학에 부합하는 향촌 자치적인 기구

의 마련이었고, 중소 지주 출신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추진한 것이 바로 유

향소 복립운동이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유향소는 재지사족들의 향촌 사회 지

배력을 확장하는 기구로 규정되었고, ‘사림파’들이 주장한 유향소 복립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관 주도 지방통치의 대안이자 향촌 자치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유향소 복립운동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지방통치의 방향은 

관 주도 지방통치에서의 후퇴 내지는 재지사족 중심의 지방통치와 같이 이전과

는 다른 기조로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은 관권 우위를 대표하는 ‘훈구세력’ 

대 지방사족을 대표하는 ‘사림세력’이라는 구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많

은 지방통치 연구들은 이러한 입론에 영향을 받았다.2)  

1) 이러한 구도와 인식의 틀을 제공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이태진, 1972․1973 ｢士林派의 留

鄕所 復立運動(上․下)｣ �진단학보』34․35(이태진, 1986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재수록); 이태진, 1979 ｢16세기 士林의 歷史的 性格｣ �대동문화연구� 13.  

2) 사회사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재지사족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특히 16ㆍ17

세기를 이들의 영향력과 자율성이 가장 확대된 시기로 파악하고, 그 역사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2000 �조선은 지

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제2부에도 잘 정리되어있다. 이른바 ‘사족지배체제’라는 

입론은 국가 권력과의 갈등 속에서 향촌 자치를 추진해 나가는 지방 사족의 모습과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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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은 논의가 전제하고 있는 ‘훈구’와 ‘사림’의 성격 및 갈등 구도가 

많은 비판을 받아오면서3) 최근에는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사족 

간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임을 밝히고, 유향품관으로 구성된 유

향소 또한 국가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조선의 지배체제가 안정되고 지속되

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4)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지방

통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는 외관제도의 정비를 통하

여 직접적인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방향이고, 둘째는 향촌에 마련된 각종 

직임을 지방사족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족을 적극적으로 지방통치의 주체로 이끌

어 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양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국가의 지방통치를 이루

어나갔다고 보았다. 성종대의 유향소 복립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이 두 방식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향소 복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갈

등이 절충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유향소 복립에 대한 찬반의 주체를 ‘훈구’와 ‘사림’이라는 정치세력

이 아니라 국왕과 관료로 파악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유향소 복설은 조정 관료

들이 거듭 논의하여 뜻을 모은 결과로, 이것을 놓고 정치세력으로 갈라지는 동

향을 찾기 힘들며 오히려 복설 결정에 이르기까지 갈등한 세력의 중심에는 국왕

인 성종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유향소 복립을 둘러싼 갈등을 국왕과 관료

의 갈등으로 파악함으로써 이것이 ‘훈구’와 ‘사림’의 다른 정치적 지향에서 비롯

된 것임이 아니라 지방통치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5) 

중심의 지배질서 구축을 강조하는데, 그 이전 재지사족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는 이태진의 

설명 방식에 기대어 있다. 이러한 측면을 지적한 연구로 송웅섭, 2020 ｢조선 중기 시기 구

분에 대한 검토: 사족사회의 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림� 73, 139-148면 참조.

3) 대표적인 연구로는 Edward W. Wagner, 1980 ｢李朝 士林問題에 관한 再檢討｣ �전북사학�

4; 정두희, 1984 ｢회고와 전망: 조선전기｣ �역사학보� 104; 정두희, 1992 ｢조선전기 지배

세력의 형성과 변천: 그 연구사적인 성과와 과제｣ �한국사회발전사론�(주보돈 외 공저), 

일조각; 송웅섭, 2001 ｢中宗代 己卯士林의 構成과 出身背景｣ �한국사론� 41; 김범, 2003  

｢조선전기 ‘훈구ㆍ사림세력’ 연구의 재검토｣ �한국사학보� 15 등이 있다. 

4) 최선혜, 2007 �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경인문화사, 16-19면. 

5) 위의 책, 제2장 제3절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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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관료들이 특정 정치세력으로 묶이지 않는

다는 점은 중요한 지적이긴 하지만, 관료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라진 것은 분

명했기 때문에 이를 국왕과 관료들과의 갈등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성종

은 유향소 복립 논의를 진행할 당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복설된 이후 

혁파 논의가 있을 때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혁파에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측면들이 좀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유향소를 유향품관 세

력의 집결체이자 이들을 상징하는 기구로 파악하고, 국가의 유향소 복립을 유향

품관 세력의 영향력을 흡수 혹은 그들과 타협하는 조치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유향소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은 이전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유향소가 지니는 자치적인 면모에 집중하였다. 여말 

선초에 등장한 것으로 추측되는 유향소는 지방 세력들이 스스로 만든 기구로, 

이러한 속성이 있음은 분명하였다. 하지만 이후 복립하고자 하는 유향소도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을까? 또한 유향소의 성격과 유향소를 바라보는 중앙 조정의 

입장은 당시 지방통치 방식과도 관련 있는데, 유향소의 자치적 면모가 강조될수

록 15세기와 16세기의 지방통치 방식은 단절적으로 인식되었다.  

성종대 유향소 복립에 대한 논의는 조선 전기 정치세력의 성격과 지방통치의 

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주제인데, 중앙과 지방, ‘훈구’와 ‘사림’의 

구도를 걷어내고 유향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당시 정치세력의 

성격 및 구도뿐만 아니라, 중앙의 지방통치에 대한 더욱 다채로운 논의를 가능

하게 해줄 것이다. 성종대 유향소 복립은 지방통치 기조의 변화로 인한 것인가? 

유향소 복립을 주장한 사람들은 지방사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였는가? 그리

고 그들이 추구한 것은 향촌의 자율적인 질서였는가? 이 시기 유향소 복립의 의

미와 지향점은 무엇인가?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성종대 유향

소 복립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성종대 유향소 복립에 대한 조정

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기 유향소의 성격과 복립의 의미를 당시 추구한 

지방통치 방향과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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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말선초 유향소의 성격과 복립 논의 분석 방향

유향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원으로 ‘고려의 사심관’

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6) 사심관은 고려에 항복한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金

傅)에게 사심관직을 주어 부호장 이하 관직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한 것에서부

터 비롯되었다.7) 고려 말까지 향리의 독주를 막기 위해 각 군현과 일정한 연관 

있는 관원들을 임명하여 군현 통치를 협력하게 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사심관은 

지방통치를 위한 중앙관료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왔다.8) 이러한 사심관의 존재

가 고려 말에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자 1283년(충렬왕 9)에 임시로 폐지되었다

가9) 1318년(충숙왕 5) 4월에 폐지되었는데, 당시 사심관을 폐지하니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사심관의 폐해는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10) 

하지만 사심관이 혁파된 이후, 지방 토호들이 스스로 사심관과 같은 기구를 만

들어 지속적으로 지방민에게 군림하게 되는데,11) 이것이 조선의 경재소와 유향

소로 이어진다고 보았다.12) 사심관이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리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종대 유향소 복립 논의가 무산되면서 등장하는 사심관제

는 유향소의 대안으로서 언급될 뿐이고, 당시 경재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심관을 계승한 것은 유향소라는 의견도 

존재한다.13) 정리하자면, 고려 말 중앙에서 파견되는 경직인 사심관제가 폐지되

 6) �성종실록� 권166, 성종 15년 5월 7일(癸巳) “洪應曰 留鄕所 卽前朝事審官也 復立爲便.”; 

�성종실록� 권216, 성종 19년 5월 12일(乙亥) “且今之留鄕所 卽古之事審官 復之爲便.”

 7) �고려사� 권75, 選擧3 事審官 태조 18년.

 8) 사심관에 대한 연구 경향은 홍승기, 1989 ｢高麗後期 事審官制度의 運用과 鄕吏의 中央進

出｣ �동아연구� 17; 이성무, 1995 �朝鮮兩班社會硏究�, 일조각; 홍승기, 2000 ｢高麗前期

의 事審과 鄕吏｣ �역사학보� 166; 박은경, 2000 ｢高麗의 事審官과 朝鮮初의 留鄕所에 대

하여｣ �역사학보� 168 등을 참고하였다. 대다수 연구에서 사심관의 중앙 관료적 성격이 

강조되는 반면, 박은경은 중앙 귀족이면서도 향촌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존재한 것이 사

심관이라고 보았고, 기존의 이해와는 달리 사심관의 자율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9) �고려사� 권75, 선거3 사심관 충렬왕 9년.

10) �고려사� 권75, 선거3 사심관 충숙왕 5년.

11) �고려사� 권75, 선거3 사심관 충숙왕 5년.

12) 이성무, 앞의 책, 230면; 이수건, 1989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312-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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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에서 토호들이 스스로 사심관을 자처하며 만든 것이 조선의 유향소로 이

어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조선 초 유향소는 애초에 국가가 공인한 

기구가 아니었으며 지방 사회의 토호적인 성향을 지닌 세력들이 만든 기구라고 

할 수 있다. 1406년(태종 6) 유향소를 폐지하자는 사헌부의 의견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 넷째는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 각각 수령이 있는데, 향원(鄕愿)가

운데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무리들[鄕愿好事之徒]이 유향소를 설치하고 시도 때도 

없이 무리지어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들을 침탈하는 것이 

교활한 아전보다 심합니다. 원하건대, 모두 혁거하여 오랜 폐단을 없애소서.14)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사헌부는 유향소를 설치한 주체로 ‘향원 가운데 일

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을 꼽았는데 이를 통해 유향소를 자생적인 기구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향소와 수령의 갈등은 유향소를 반관(反官)적 

기구로 보기에 충분하였다. 지방관을 중심으로 한 지방통치를 기획한 중앙 조정

의 입장에서 유향소는 폐지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다. 

1406년(태종 6)에 혁거된 유향소는 이후 성종대 본격적인 논의가 등장하기 이

전까지 복설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15) 세조대 폐지되었다는 기록은 존재한다.16) 

이는 유향소가 애초에 자의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혁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고, 세조대 한 번 더 폐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13) 박은경, 앞의 논문, 14-15면.

14)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6월 9일(丁卯).

15) 태종대 이후 유향소 복설에 관해서는 �鄕憲�의 ｢戊申留鄕所復設磨鍊節目｣의 내용을 근

거로 1428년(세종 10)에 복설되었다고 보는 견해(이태진, 앞의 책)와 ｢무신유향소복립마

련절목｣ 말미에 기록된 동부승지 최응현(崔應賢, 1428~1507)이 동부승지를 지낸 기간이 

1488년(성종 19) 2월부터 9월까지였던 점을 들어 �향헌�에 실린 절목의 戊申이 세종 10

년이 아닌 성종 19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성무, 앞의 책; 이수건, 앞의 책). 이와 

관련하여 이수건은 자세하게 논증하였는데, 성종 19년 6월 28일 유향소가 절목에 따라 

복립되는 실록의 기사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성종 19년설에 따랐다(이수건, 앞의 책, 

329-330면 참조).

16) �성종실록� 권137, 성종 13년 1월 22일(辛卯);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2일(辛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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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17)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종대 본격적인 유향소 복설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유향소 복립에 대한 논의는 1482년(성종 13) 1월 21일 사간원 헌납 김대(金

臺)의 건의로 촉발되었다.18) 바로 다음날 성종의 지시로 영돈녕이상이 모여 의

논하였고,19) 다음 달 2일 이조에서 절목까지 마련되었다.20) 하지만 같은 날 이

시애의 난과 관련하여 유향소가 혁파되었기에 다시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

준(成俊)의 견해가 있었고,21) 그해 12월에 유향소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건의가 

있는 것을 보면 이때 복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22) 이후에도 유향소를 

복립하자는 의견이 간간이 나오다가 1484년(성종 15)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찬

반 의견이 개진되었고, 1488년(성종 19) 유향소 관련 절목을 마련함으로써 공식

적으로 복설되었다.23) 그리고 2년 뒤인 1490년(성종 21)부터 다시 혁파하자는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24)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 초기 유향소 혁거가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와 관련되

어 이루어졌기에 유향소의 자치적인 성향은 더욱 강조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연

장선에서 성종대 유향소 복립 또한 새롭게 등장한 정치세력인 ‘사림파’가 기존의 

관 주도 지방통치와는 다른 방식의 지방통치를 추구하며 추진한 것으로 설명되

었다. 이런 설명 방식 속에서 1482년(성종 13) 1월에 이루어진 유향소 복설 논

의는 이후 김종직(金宗直)으로 대표되는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과는 그 성

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때의 논의에서는 ‘사림파’ 계열이 전혀 참가하

지 않았고, 복립의 목적도 유향소 혁파 이래 경재소와 수령만으로 감당하고 있

는 활리(猾吏)와 간민(奸民)의 규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단순한 기

17) 박은경, 앞의 논문, 13면.

18) �성종실록� 권137, 성종 13년 1월 21일(庚寅).

19) �성종실록� 권137, 성종 13년 1월 22일(辛卯). 

20)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2일(辛丑). 

21)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2일(辛丑). 

22) �성종실록� 권149, 성종 13년 12월 16일(庚辰).

23) �성종실록� 권217, 성종 19년 6월 28일(庚申). 

24) �성종실록� 권242, 성종 21년 7월 17일(丁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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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회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성종의 호의적인 관심으로 다음 

달에 복립 사목이 마련되지만 혁파의 이유에 이시애의 난이 개입되었다고 하여 

결정이 하루아침에 번복되며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 것이다.25) 

하지만 유향소에 대한 최초의 논의를 ‘사림파’의 논의가 아니라고 하여 제외하

는 것은 유향소 복립을 ‘사림파’의 정책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논의가 ‘사림파’와는 관계없이 촉발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유향소를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파악할 수 있다.26) 더구나 최

초의 논의에서 나오는 다양한 근거들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중복된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등장하는 찬반 근거의 틀은 유지되면서 점차 논리들이 추가

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초의 논의 직후에 만들어진 절목의 내용은 이

후 약간의 변형을 거치긴 하지만 �대전속록(大典續錄)�에 실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 최초 논의와 이후 논의의 의도와 결과는 큰 틀에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27) 이 점을 유념하여 1482년(성종 13)부터 1488년(성종 19)까지 지속된 유향

소 복립 논의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향소 복립의 목적 및 중앙

에서 기대한 유향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유향소 복설 찬반의 쟁점은 무엇이

었는지 파악해보고, 성종대 유향소 복립의 의미를 15세기 국가의 지방통치 방식 

속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3. 유향소 설치 목적과 역할

유향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향촌의 풍속을 규찰하는 것이었다. “선왕조에는 지

위와 명망이 있으면서 향리에 물러가 사는 것을 유향소라고 이름하여 향촌의 풍

속을 규찰해 바로잡았다.”28)라는 이극기(李克基)의 발언은 이러한 유향소의 기

25) 이태진, 앞의 책, 189-199면. 

26) 최선혜, 앞의 책에서도 유향소 복립을 ‘사림파’ 계열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면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27) �大典續錄� ｢禮典｣ 雜令 “留鄕色掌 府以上四人 郡三人 縣二人差定. 一應關係風俗論罪當

次事 移文京在所論罪. 色掌因綠作弊事 觀察使及司憲府擧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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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역할을 잘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향소가 행하는 '향촌의 풍

속 규찰'은 무엇일까? 유향소 복립을 건의하는 최초의 기록인 사간원 헌납 김대

의 발언부터 살펴보자.

헌납 김대가 아뢰기를, “백성을 괴롭힘은 향리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수령도 반

드시 모두 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데, 비록 경재

소가 있다 하더라도 귀와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규검(糾檢)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교활한 관리가 지나가면 닭과 개라 하더라도 편안하지 못하다.’

고 하였습니다. 닭과 개도 편안하지 못한데 더구나 사람이겠습니까? 유향소의 법은 

매우 훌륭했습니다만 중간에 폐지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큰 폐단이 생겼으니,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29) 

유향소 복립을 건의한 김대는 당시 지방사회의 큰 문제로 향리의 침학을 언급

하였다. 향리는 고려시대부터 지방을 지배하던 존재로, 조선 초 지방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력이기도 하였다. 조선은 초기부터 중앙집권의 강

화라는 기본 방향에서 지방통치체제를 정비하였고, 군현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

여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그들을 매개로 지방을 통치하고자 하였

다. 지방관에 의한 지방통치를 추구한 조선 정부에게 토착세력이자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향리야말로 억제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조선 초 원

악향리처벌법, 부민고소금지법 등 향리층을 제어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구된 것

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30) 

김대의 발언을 보면 향리 규찰의 역할은 수령과 경재소가 담당했지만 당시 수

령의 자질도 문제였고, 경재소도 멀리 서울에 있기 때문에 향리들의 횡포를 규

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지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의되는 것이 바로 유향소 복립이었다. 유향소 폐지로 인해 향리의 폐해가 생겼

28) �성종실록� 권159, 성종 14년 10월 4일(癸亥) “先王朝有位望 退居鄕里者 號爲留鄕所 紏

正鄕風.”

29) �성종실록� 권137, 성종 13년 1월 21일(庚寅).

30) 조선 초기 향리 세력을 억제하고 수령권 강화를 통해 관 주도의 지방통치 질서를 구축하

고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수건, 앞의 책;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앞

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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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김대의 발언을 통해 기본적으로 조정 신료들은 유향소의 주요 기능을 향리 

세력의 억제로 보고 이를 근거로 유향소 복립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유향소 복립 논의 과정에서 유향소를 찬성하는 신료들은 유향소 폐지 이

후로 시골의 풍속이 날로 악화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광릉부원군 

이극배(李克培)는 당시 무너지고 있는 풍속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유향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사(有司) 또는 간사한 관리의 범법 행위를 서로 

규찰해서 풍속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세조대 유향소가 폐지된 

이후 간사한 관리들이 마을에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수령이 한번이라

도 이를 지적하면 몰래 수령의 허물을 기록해 두었다가 마을 백성을 은밀히 사

주하여 그 허물을 폭로시켜 파직이 되게 하므로 이로 인해 수령들도 은인자중하

면서 날이나 보내기 때문에 풍속의 폐단이 심해졌다고 하였다.31) 당시 향리와 

수령의 알력으로 수령 고소가 성행하고, 그로 인해 수령이 소극적으로 통치하면

서 풍속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초부터 추

구했던 지방관 중심의 지방통치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는 유향소를 통해 이러한 

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극기는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심하여 이민(吏民)이 수령을 가리켜 

도둑이라고 하고, 선군(船軍)이 만호(萬戶)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하니 매우 아

름답지 못한 풍속”이라고 지적하며 풍속이 아름답지 않은 까닭으로 유향소가 없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2) 그도 유향소가 중앙 조정에서 설정한 지방 사회의 질

서를 유지시켜 주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사심관제 논의의 

맥락에서 언급되었지만, “원악향리가 대대로 관가의 위세에 의지하여 불법을 자

행하되 이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유향소는 이미 폐지하였으므로 본래 다시 설

립할 수 없으니, 한산(閒散)한 조사(朝士) 중에서 물망이 있는 자 두 세 사람을 

가려서 전조의 사심관의 예에 따라 원악향리를 검찰하게 하소서.”라고 한 오효

연(吳孝淵)과 이문손(李文孫)의 진언이나, 심회(沈澮)ㆍ한명회(韓明澮) 등이 

“유향소를 다시 설립하면 원악향리가 저절로 없어질 듯합니다.”고 한 것도 같은 

31) �성종실록� 권137, 성종 13년 1월 22일(辛卯). 

32) �성종실록� 권159, 성종 14년 10월 4일(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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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3)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풍속의 문란은 기본적으

로 수령권이 확립되지 못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었고, 이러한 현상을 

야기시키는 존재로 향리가 지목되었다. 유향소 복립을 주장한 김종직도 유향소

의 향촌 풍속의 규찰이 곧 향리 세력의 억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부승지 김종직이 아뢰기를, “고려 태조는 여러 고을에 명령을 내려 공평하고 청

렴한 선비를 뽑아서 향리들의 불법을 규찰하게 하였으므로 간사한 아전[奸吏]이 저

절로 없어졌는데, 5백 년 간의 풍화(風化)를 유지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이시애의 난리 후부터 유향소가 혁파되자 간악한 아전들이 불의를 자행

하여 건국한 지 1백 년도 못되어 풍속이 쇠퇴해졌습니다. 열 집이 사는 마을에도 반

드시 충신이 있다고 하는데, 한 고을이 아무리 작다하나 어찌 한 고을의 착한 선비

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다시 유향소를 설립하여 향풍(鄕風)을 규찰하게 하소서.”34)

김종직은 유향소가 혁파되자 간악한 아전들의 횡포로 풍속이 쇠퇴해졌다고 하

며 유향소 복립을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김종직은 전 고부군수 이잠(李箴)과 향

리의 갈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향리의 간악함과 풍속의 문란함

을 지적하였다.35) 이를 통해 향촌 풍속을 규찰하는 유향소의 구체적인 기능은 

향리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리 세력의 횡

포와 그것을 억제하는 유향소의 역할은 유향소 복립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사

용되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선 초기부터 정부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확립을 위

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향리 세력의 억제는 지방관을 중심으로 한 지방

통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였다. 기존 토착 세력인 향리들은 지방

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에 비해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의 위상이나 권력은 공고하게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지방 세력

과 수령간의 알력은 수령고소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36) 유향소 복립 

33) �성종실록� 권165, 성종 15년 4월 23일(己卯).  

34) �성종실록� 권166, 성종 15년 5월 7일(癸巳). 

35)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12일(乙未). 

36) 백승아, 2015 ｢15ㆍ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의 추이와 지방통치｣ �한국사론� 61, 128-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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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논거들을 살펴보면, 유향소 복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복립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향리들의 횡포 방지였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유향소

의 복립 또한 기본적으로 향리를 억제하고 수령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앙의 지

방통치 방식의 맥락 속에서 진행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향소에게 기대한 향풍규찰은 구체적으로 향리의 규찰이었지만, 유향소의 복

설이 단지 이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풍속을 해치는 명백한 주체로서 향리

의 규찰이 시급한 것이었지만, 향리 규찰을 포함하여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풍속

을 바로잡는 역할을 유향소에게 기대하였다. 성종대 경연에서 지적되는 사례를 

통해 당시 풍속을 문란하게 만드는 사안을 알 수 있다. 1482년(성종 13) 12월 

16일 경연에서 조위(曺偉)는 근래 벌어지는 간통사건을 언급하면서 풍속의 야박

함을 지적하였고, 이어 유향소 복립을 건의하였다.37) 또 1484년(성종 15) 11월 

12일 석강에서 국왕은 재산 분쟁으로 인한 부자와 형제의 불화를 언급한다. 좌

승지 성건(成健)도 노비와 재산 때문에 사족 형제의 화목함이 서인(庶人)만 같

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야박한 풍속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연장선에

서 유향소 복립이 제시되는데, 이때 김종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전에 불목(不睦)의 형벌이 있고 불인(不婣)의 형벌이 있으니, 성인(聖人)의 제

도가 지극히 상밀(詳密)합니다. 또 유향소를 혁파한 후로부터 간사한 관리가 방자하

여 풍속을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검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 멋대로 행동하여 꺼

림이 없습니다. 고려조[前朝]에는 사심관이 5백 년 풍속을 유지하였는데, 이제 만약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면 요박(澆薄)한 풍속이 거의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38)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김종직은 간사한 관리의 방자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불

목하고 불인한 풍속 또한 유향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사간 김수

손(金首孫)은 “국가에서 유향소를 둔 것은 향리(鄕里)의 풍속을 살펴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향리의 불효하고 부제(不悌)한 자를 유향소에서 살필 수 

있고, 향리의 불목(不睦)하고 불인(不姻)한 자를 유향소에서 바로잡을 수 있고, 

37) �성종실록� 권149, 성종 13년 12월 16일(庚辰).

38)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12일(乙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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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한 꾀를 부려서 수령을 우롱하는 자는 제재할 수 있고, 관위(官威)를 빌어 

백성을 침노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풍속과 교화에 관계되는 것

이 큰데, 요즈음 한 두 사람이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지하였으니, 신들은 향

리의 풍속이 이로 말미암아 크게 무너질까 염려됩니다.”라고 하였는데,39) 이는 

유향소의 목적에 대하여 김종직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사림파’가 주장하는 유향소의 임무는 향

촌 내의 불효, 부제, 불목, 불인, 불임휼(不任恤)한 자 등 향촌 질서를 파괴하는 

자를 모두 통제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복립 유향소의 권한은 

유향소가 이제 향촌 자치의 중심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집권체제 확립의 

시녀구실에 그쳤던 이전의 유향소와는 판이한 것이라고 보았다.40) 하지만 넓은 

범위의 풍속 규찰이라는 유향소 역할에 대한 강조가 곧 지방 사족의 역할을 확

대하고 그들의 자치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유향소가 �주례(周禮)� 향대부(鄕大夫)와의 관련성 속에서 언

급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향소 복립 논의 과정에서 조위는 향대부제와 

연결하여 유향소 회복을 건의하였다. 

조위가 또 아뢰기를, “향대부가 향삼물로 만백성을 다스렸으니, 이는 옛 제도입니

다. 청컨대 유향소를 회복시켜 바르지 못한 사람을 규찰하여 시골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41) 

정성근(鄭誠謹)도 “예전에는 향대부가 있어 풍속을 규정하였으니, 우리 조정

의 유향소가 바로 그 남은 법입니다.”라고 하며 풍속을 규정하는 향대부의 유

제(遺制)로 유향소를 인식하였다.42) 유향소의 전거로 언급되는 향대부는 향의 

정무와 교육 및 금령을 관장하는 직책으로 �주례� ｢지관사도(地官司徒)｣에 등

장한다.43) 

39) �성종실록� 권196, 성종 17년 10월 25일(丙申).

40) 이태진, 앞의 책, 192면. 

41) �성종실록� 권149, 성종 13년 12월 16일(庚辰).

42) �성종실록� 권198, 성종 17년 12월 10일(辛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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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는 중국 주(周)나라의 제도와 예법 및 정치 운영론을 담고 있는 경전이

다. �주례�에서는 국가 체제와 관련하여 중앙 행정 조직은 육관(六官)으로 나누

고 그 아래 각 관직과 직무를 배치하였으며, 지방 행정 조직은 향수제(鄕遂制)

를 근간으로 하여 가(家)에서부터 향(鄕)까지 편제하고 각각을 관장하는 관리의 

임무를 규정하였다.44) 이처럼 국가 체제와 관리의 직무를 규정한 �주례�의 기본

적 성격은 국가의 공적 지배를 바탕으로 천자 중심의 집권 관료제 하에서 통일

적 관제를 구축하여 지방의 최소 단위까지 국가가 파악하고, 왕화가 미치도록 

한 관료주의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45) 조선 건국 주체들은 조선을 창건하기 전

부터 국가의 공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례�에 주목하였고, 초기 국가의 여

러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례�를 활용하였다. 특히 �주례�의 향대부제

는 15세기 조선 정부의 향례 시행 논의에서 주목된 내용이기도 하였다.46) 조선

은 국초부터 지방의 유교적 질서 구축을 목표로 향례 시행을 지속적 논의하였는

데, 향례는 주(周)대부터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경

전적 근거로 제도화된 것이다. 향례의 주체로 언급되는 향대부 등은 관(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는 조선의 기본적인 지방질서 구축의 내용이 공적 권위를 

가진 지방관을 통해 지방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향소를 이러한 �주

례�의 제도들과 연결시키는 인식은 유향소 복설이 지방관 중심의 지방통치 질서 

구축이라는 큰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47) 즉, 향대부

43) �周禮� 권3, ｢地官司徒第二｣, 鄕大夫 (中國基本古籍庫).

4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2005 �한국 중세의 정치사상과 周禮�, 혜안, 30-31면. 

45) 위의 책, 46-50면. 

46) 이와 관련해서는 박사랑, 2016 ｢15세기 조선 정부의 향례 논의와 향촌 질서 구축｣ �한국

사론� 62 참고. 이 연구에서는 15세기 향례의 범주를 향음주례ㆍ향사례ㆍ향로례로 설정

하고, 향례 운영 주체로서 지방관을 강조하였다.

47) 이태진은 ‘사림파’가 향사례ㆍ향음주례를 실천할 기구로서 유향소를 거론한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 성종대 유향소 복립운동은 향사례와 향음주례의 시행을 통해 재지품관 중심의 

향촌자치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행했다고 파악하였다(이태진, 앞의 책, 188-192

면). 하지만 향사례와 향음주례의 시행과 유향소 복립은 별개로 논의되었다는 점이 논증

되었다(최선혜, 앞의 책, 187-188면; 박사랑, 앞의 논문, 140-142면). 본 논문에서도 양자

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유향소의 근원을 향례 시행의 경전적 근거인 

�주례�에서 찾는 것에 주목하고, 유향소 복립을 주장한 자들의 지방통치인식을 이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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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근거로 유향소 복립을 주장하는 것은 �주례�를 기반으로 구축된 중앙의 지

방통치 시스템의 일환으로 유향소를 위치 짓고자 하는 인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유향소 복립 논의 과정 중에 그 기원이나 대체할 제도로서 고려의 사심관제가 

자주 언급되는데,48) 이 또한 복립하고자 하는 유향소 성격에 대한 중앙 조정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심관의 기능을 유향소가 행해야 

한다는 인식도 내포되어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사심관의 본래 기능은 인민의 

종주(宗主)로서 인품을 분별하고, 부역을 균일하게 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는 데 

있었다.49) “고려조의 사심관이 5백 년 풍속을 유지하였다.”는 언설은 사심관의 

본래 기능을 강조하는 발언이었고, 이러한 기능을 유향소에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50) 여기에 더해 사심관이라는 제도가 지방통치에서 차지하는 본래적 위

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심관은 기본적으로 지방통치를 위한 중앙관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앙의 지방통치를 위한 제도로서 기능했던 것이 바로 사

심관 제도인데, 이를 유향소의 연원으로 파악하거나 유향소를 대체할 제도로 보

는 등 유향소 복립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통해 당시 관료들은 유향소를 중앙 

조정의 지방통치 체제로 포섭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4. 유향소 복립 논의의 쟁점  

유향소 복립을 통해 기대한 바가 기존부터 이어져오는 중앙의 지방통치 기조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유향소 복립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는 것은 무엇 때

문이었을까? 이에 대해 당시 찬반 논의의 근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48) �성종실록� 권165, 성종 15년 4월 23일(己卯); �성종실록� 권166, 성종 15년 5월 7일(癸

巳);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12일(乙未); �성종실록� 권216, 성종 19년 5월 

12일(乙亥).   

49) �고려사� 권75, 선거3 사심관 충숙왕 5년. 

50)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12일(乙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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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년(성종 13) 김대의 최초 건의가 있었던 다음 날 임금의 명령에 의해 영돈

녕이상이 모여 유향소 복립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의견은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 세 가지로 갈리게 된다.51) 

우선, 영의정 정창손과 우의정 홍응, 선성부원군 노사신은 유향소 복립을 반대

하였다. 이들은 유향소 폐지의 이유가 이전에 유향소 사람들이 향촌 사회에서 

권위를 남용하여 불의를 자행한 폐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간사한 아전

을 견제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수

령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유향소 사람들의 자질 부족으로 이들을 활용했을 

때 그 효과보다는 폐단이 더 크다는 논리로 유향소 복립을 반대한 것이다. 조선 

초 관 주도 지방통치를 위해 중앙 조정에서 억제하고자 한 대상은 향리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토착세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품관 세력들도 포함되었다. 

조선 초기 유향소 품관들은 지방에서 수령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유향소

가 폐지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52) 이처럼 유향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향소의 구성원인 품관 세력들의 작폐가 유향소의 효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

였다.   

유향소 품관들이 향촌에서 권력을 남용하며 작폐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는 

찬성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다. 청송부원군 심회, 파천부원군 윤

사흔, 좌의정 윤필상, 영돈녕 윤호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었는데, 그들도 유향소 

구성원의 자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혹 사심(私心)을 품고 폐단을 일으키는 사

람도 있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유향소의 

운영 방식, 즉 유향소 구성원들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절목에 의해 해결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풍속을 바르게 하는 유향소의 효과 및 기

능을 인정하며 복립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의 부작용을 인식하여 억제하는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 이 논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드

러낸 이극배 또한 유향소의 작폐를 우려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정한 법으로 충분

히 규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도 유향소의 폐단보다 그 효과를 더욱 크게 

51) �성종실록� 권137, 성종 13년 1월 22일(辛卯).

52)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6월 9일(丁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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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유향소 복립을 찬성한 것이었다. 

이 날의 논의는 유향소를 다시 세우되, 그들을 억제하는 절목을 만들자는 두 

번째 의견을 따르게 되었고, 다음 달 2일에 좌부승지 성준의 반대 의견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에서 유향소 설립의 절목을 올리고 성종이 윤허하였다.53) 

이처럼 유향소 복립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유향소 사람들의 작폐로 인한 부작

용을 우려하였고, 유향소 복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들의 작폐를 방지

하는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유향소 절목의 

마련으로 이어진 것이다.   

유향소에 대한 최초의 논의를 살펴보면, 찬반의 차이는 지방통치 방식에 대한 

차이라기보다는 결국 유향소 복립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향소를 반대하는 입장은 대체로 지

방 풍속을 바로잡는 지방관 본래의 기능을 강조하고, 유향소에 제대로 된 사람

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토호들이 공적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세도를 빙자하여 

작폐가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

다. 유향소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자질이 떨어지는 지방 품관의 작폐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거나 그들을 억제

하는 절목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에 비해 향리 규찰이라고 하는 효과가 더 크

다고 여긴 것이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 품관으로 대표되는 유향소 구성

원의 작폐는 유향소 찬반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유향소 복설 찬반을 막론하고 유향소에 적임자가 있지 않으면 그 폐단이 간활

한 향리보다 더 심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었지만, 지방 품관의 자질

에 대한 인식 차이가 유향소 복립 찬반으로 갈라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

선, 유향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방 사회에서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점

을 들어 유향소가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당시 조정에서 수령을 비롯하여 다른 기관에도 올바른 인재를 얻지 못하는 경우

가 있는데 많은 군현의 유향소 구성원을 올바른 사람으로 구하기는 더 어렵고, 

이렇게 올바른 인재로 구성되지 않은 유향소는 폐단이 될 뿐이라고 본 것이

53)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2일(辛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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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4) 반면, 유향소 복립을 주장하는 자들은 ‘설령 10여 호 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도 반드시 충과 신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十室之邑 必有忠信]’는 �논어

(論語)� ｢공야장(公冶長)｣의 구절을 인용하며 아무리 작은 고을이라고 하더라도 

이치를 아는 한 두 사람은 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사람을 잘 선택하여 유향소

를 운영하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55) 그리고 유향소 직임을 맡는 자들을 경재

소로 하여금 뽑도록 한다면 지방 품관의 자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이라 여겼다.56) 찬반의 입장 사이에는 지방 품관 자질에 대한 신뢰의 차이가 존

재하는데, 지방 품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찬성론자들 또한 선발의 직

무를 경재소에 귀속시킴으로써 유향소에 의한 작폐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가 의도한 바대로 유향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

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리고 복립 논

의를 통해 당시 중앙에서 바라보는 지방 품관 및 지방 사회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찬반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지니

고 있는 지방 품관의 작폐에 대한 우려는 이 시기 유향소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별로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이 

건국 후 성리학적 국가를 기획하고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당시 중앙 조정에서 

기대하는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구축 및 교화의 역할이 가능한 지방 사족이 얼

마나 있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훈구’와 ‘사림’ 구도 및 향촌 

사회의 자율성과 그 확대라는 담론은 여말선초부터 이루어진 지방 사회의 유교

적 선진성을 전제로 하여 강화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57) 그런데 유향소 복립 논

의의 과정을 보면 중앙 조정에서 바라보는 지방 품관들에 대한 신뢰는 크지 않

54) �성종실록� 권137, 성종 13년 1월 22일(辛卯); �성종실록� 권216, 성종 19년 5월 12일(乙亥). 

55) �성종실록� 권166, 성종 15년 5월 7일(癸巳);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12일(乙未).

56) �성종실록� 권196, 성종 17년 10월 25일(丙申).

57)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송웅섭, 2019 ｢지배 세력의 변동과 유교화｣ �고려에서 조선으로: 

여말선초, 단절인가 계승인가�(정요근 외 공저), 역사비평사, 33-40면에서 비판적으로 검

토한 바 있다. ‘훈구’와 ‘사림’의 구도를 비판하면서 조선 초기 국가와 유향품관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지방의 유향품관과 중앙 관료의 일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서 지방 사회의 선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최선혜, 앞의 책, 169-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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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판단된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지방통치 질서를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

고자 하였지만, 고려 이래로 내려오는 기존의 지방질서가 바뀌기는 쉽지 않았고, 

성리학이 지방 사회에까지 뿌리내리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겨진

다. 15세기 지방에 존재하는 품관 세력들이 성리학적 질서와 국가의 지방통치 

시스템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이었을까. 오히려 이들은 성리학적인 질서를 수

용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지체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았고, 따라서 성리학

적 지방질서의 구축은 지방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획의 방향이자 

현실이기도 하였다. 

당시 지방 상황은 헌납 권주(權柱)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경

상도의 민속은 무당을 숭상하고 믿어서 부모가 죽으면 반드시 음사(淫祀)를 마

련하고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는 그 부모에게 박하게 하는 것이

다.’라고 하며, 장례에 임하여 풍악을 울리고 신(神)을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밤

새도록 술을 마시니, 무지한 백성은 족히 말할 것이 없지만 유식한 자도 혹 면

하지 못합니다. 풍속을 이룬 지 이미 오래 되어 전혀 괴상하게 여기지 않으니, 

청컨대 엄금하소서.”라고 하였다.58) 여말선초 사전(祀典)제도가 정비되는 과정

에서 각 지방마다 독자적으로 산천에 지내던 제사들은 음사로 규정되었는데, 국

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사는 지속적으로 행해졌다.59) 오히려 지방에

서 유교적 질서를 추구하는 흐름은 국가가 정비한 유교식 의례들이 지방관을 통

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면서 추동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60) 향례 시행을 통한 교

화의 주체는 지방관이었고, 지방 품관이 교화의 우선적 대상으로 설정된 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61) 따라서 국가가 유향소를 복설함으로써 자질

이 없는 사람에게 공적 권위만 주게 되어 그것을 등에 없고 작폐를 일으키는 부

작용이 크지 않을까 걱정할 만큼 중앙에서 바라보는 지방 품관의 신뢰는 견고하

58) �성종실록� 권269, 성종 23년 9월 27일(乙未).

59) 최종석, 2009 ｢조선 전기 淫祀的 城隍祭의 양상과 그 성격｣ �역사학보� 204 참조. 

60) 송웅섭, 앞의 책, 37-38면. 

61) 박사랑, 앞의 논문, 158-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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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 품관이 토호적 속성을 드러내면서 수령과 마찰하

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은 향리와 마찬가지로 경계

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였다. 유향소 구성원을 잘 뽑을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경재소로 대표되는 중앙에서의 선발을 설정하였고, 유향소 

임원은 곧 조관(朝官)을 역임한 사람들로 규정함으로써 중앙에서 어느 정도 역

할을 한 사람들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즉, 지방 사회 교화의 적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곧 중앙에서의 관료 경험을 지낸 사람들이었고, 이를 통해 당시 지방 품

관들이 교화의 주체로서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유향소 복설 찬반은 결국 당시 관 주도의 지방통치 기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유향소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졌

다. 유향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품관들에 권위를 부여한다면 그 

부작용으로 관 주도의 지방통치에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찬성하는 측은 

지금 유향소가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오히려 중앙의 지방통치에 해가 된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향소를 복립하여 국가의 체제 속에서 철저히 관리한다

면 오히려 국가의 지방통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결국 

양자가 지향하는 지방통치의 기조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유향소 복립이 

논의되면서도 수령과 관찰사의 역할이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라 

할 수 있다.62) 

5. 유향소 복립의 의미

그렇다면 성종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유향소 복립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

이었을까? 유향소 관련 논의 이후 마련되는 절목의 내용은 유향소 복립의 결과

62) 유향소 복립을 주장했던 김종직은 풍속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찰사가 중요하다고 하면

서 그 기한을 30삭으로 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고[�성종실록� 권198, 성종 17년 12

월 10일(辛巳)], 김제군수로 6년을 재임한 김미(金楣)도 지방 풍속을 비판하며 이에 대

한 해결로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과 유향소 복립을 동시에 언급하였다[�성종실

록� 권214, 성종 19년 3월 2일(丙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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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유향소 관련 절목은 유향소에 대한 최초

의 논의 이후 이조에서 올린 유향소 설립 절목과 �향헌�에 수록되어 있는 유향

소복설마련절목,63) �대전속록�에 있는 유향색장(留鄕色掌) 관련 조문64)으로 추

려진다. 각각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이조의 유향소 복립 절목을 중심으로 이후 

마련되는 절목과 조문의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여 이 시기 이루어진 유향소 복립

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482년(성종 13) 2월 마련된 유향소 절

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 신 등이 조사하여 보니, 여러 군읍의 경재소로 하여금 향

리(鄕里)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찍이 현직(顯職)을 지냈고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을 뽑

아서 맡기도록 하고, 부(府) 이상은 정원을 4인, 군(郡) 이하는 3인으로 정하여 유향

소의 좌수(座首)와 색장(色掌)을 삼아서 향풍을 규찰하게 하며, 만일 사사로움을 끼고 

작폐하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 및 경재소에서 탄핵하여 철저히 징계하게 하소서.”65)

절목의 내용은 크게 유향소 구성원을 뽑는 방식과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우선, 유향소 구성원 선발은 경재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대상 또한 

현직을 지낸 자로 규정하였으며 군현별로 정원도 제한하였다. 

유향소 복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유향소의 작폐를 최소화하기 위

해 유향소 구성원 선발을 경재소 담당으로 귀속시키고자 하였다. �향헌�에 수록

되어 있는 유향소 절목에서도 유향품관은 경재소가 택하여 정한다는 것이 명시

되어 있다. 경재소는 해당 지역 출신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이다. 

경재소 임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팔조 호구의 법식에 의거하여 2품 이

상은 아버지의 내외향(內外鄕)ㆍ조부의 외향(外鄕)ㆍ증조의 외향(外鄕)ㆍ어머니

63) �향헌� 1, ｢무신유향소복설마련절목｣ “1. 留鄕所品官 府以上五人 郡四人 縣三人爲等如差

定爲乎矣 令京在所擇定. 1. 留鄕設立本意段 專爲糾察惡吏 以正鄕風爲白去乙 品官等 不顧

本意 假仗權威 反爲作弊 今後乙良 所在官守令及京在所 嚴加痛禁 必有犯罪者 報觀察使科

罪 這這改差.”

64) �대전속록� ｢禮典｣ 雜令 “留鄕色掌 府以上四人 郡三人 縣二人差定. 一應關係風俗論罪當

次事 移文京在所論罪. 色掌因綠作弊事 觀察使及司憲府擧劾.”

65)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2일(辛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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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외향(內外鄕)ㆍ처의 내외향(內外鄕)을 포함한 8향이고, 6품이상은 처향을 

제외한 6향, 참외(參外)는 조부와 증조의 외향을 제외한 4향, 관직이 없는 의관

자제는 부모의 외향을 제외한 2향으로 정해졌다.66) 이는 경재소의 전신으로 여

겨지는 사심관 임명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인데,67) 경재소원

으로 임명 가능한 지역의 범위가 확장된 것에 대해 전 관료의 경재소원화를 의

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반 지배체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68) 

이것이 고위 중앙 관료에 대한 특권적 조치의 성격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재소를 중앙 관료의 개인적인 요구와 지역 연고지를 통해 지방통

치의 효과를 취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필요가 만나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경재소는 중앙 권력의 지방통치를 위한 기구의 성격이 강했다고 보았다.69) 실제

로 경재소 구성원은 왕자들이나 중앙의 고위직 역임자들이었는데,70) 이들은 중

앙 관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자 지방의 작폐와 관련된 사안들에서 

사헌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인물들이기도 하였다.71) 

당시 경재소의 위상은 지방의 민폐에 대한 경연에서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임금이 상을 당해 외방에 있다가 돌아온 영사 김국광(金國光)에게 민간의 

폐단을 말해보라고 하자, 그는 수령이 어질더라도 한 고을의 일을 혼자 다스릴 

66) �세종실록� 권69, 세종 17년 9월 1일(己巳).  

67) �고려사� 권75, 선거3 사심관 인종 12년 “宰樞 內外鄕妻鄕祖曾祖妻鄕等 五鄕內三鄕兼差 

上將軍以下三品以上 內外鄕祖曾祖妻鄕等 四鄕內二鄕兼差 四品以下叅上以上 內外鄕祖妻

鄕等 三鄕內一鄕差 叅外員 內外鄕內 一鄕差 各以文武平均交差.”

68) 이성무, 앞의 책, 232-233면. 

69) 박은경, 앞의 논문, 11면.

70) �문종실록� 권8, 문종 1년 6월 7일(甲戌) 기사에서 전라도 무진군(茂珍郡)의 경재소원은 

순성군 이개(李�), 좌의정 황보인(皇甫仁)이고, �문종실록� 권10, 문종 1년 11월 27일

(辛酉) 기사에서 강진(康津)경재소원은 좌의정 황보인과 우부승지 정이한(鄭而漢) 등이

다. �세조실록� 권19, 세조 6년 2월 12일(己未) 기사에서 아산현(牙山縣)경재소원은 익

녕군(益寧君) 등이다.

71) �經國大典� ｢刑典｣ 元惡鄕吏 “元惡鄕吏 【操弄守令專權作弊者 陰受貨賂差役不均者 收稅之際橫

斂濫用者 冒占良民隱蔽役使者 廣置田庄役民耕種者 橫行里閭侵漁營私者 趨附貴勢邀避本役者 避役在

逃隱接村落者 假仗官威侵虐民人者 良家女及官婢作妾者.】 許人陳告 亦許本官京在所告司憲府 推

劾科罪.”



15세기 유향소 복립 논의를 통해 본 지방통치 방식의 특징ㆍ59

수 없어 수호장이 중요한데, 이 수호장을 경재소에서 천거하게 하자고 주장하였

다. 이 의견에 국왕과 홍윤성(洪允成)은 반대하였다. 호장의 체임은 원래 수령의 

일로, 감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작은 일인데, 이런 일로 상청(上廳)을 번거롭게 

할 수 없다는 홍윤성의 발언을 통해 지방통치 기구로서 경재소의 높은 위상을 

알 수 있다.72) 유향소 복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향소를 경재소의 철저한 관

리 하에 넣고자 하였는데, 경재소가 중앙의 고위관료이자 상청이라는 점에서 이

들의 통제를 받는 중앙의 지방통치 기구로 유향소를 설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향소의 부작용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재소로 대표

되는 중앙과의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조에서 마련한 유향소 절목에서 현직(顯職)을 지낸 사람을 유향소 품관의 

자격조건으로 명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현직의 일반적 의미는 실직이자 높고 

중요한 관직이다. 이후에 규정된 것이지만 중종대 현관(顯官)의 범위는 동ㆍ서

반(東西班)의 정직(正職) 5품 이상과 감찰(監察)ㆍ육조 낭관(郞官)ㆍ부장(部將)

ㆍ선전관(宣傳官)ㆍ현감(縣監)으로 정해졌는데,73) 대체로 이 범주에 속하는 중

요 관직을 현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관료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유향소 품관의 자격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는 유향소가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질이 중요하였고, 중앙 조

정에서는 관료 역임자들을 그 적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품관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관계(官階)와 관련

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범주는 다양했다.74) 중앙 관료를 역임하고 지방

으로 은퇴한 엘리트층도 품관이었고, 중앙 정계에 진출한 일은 없지만 다양한 

이유로 품계를 얻어 그것을 권위로 삼아 지방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 

토호적 성격을 지닌 인물들도 품관으로 존재하였다. 이처럼 지방 품관들은 다양

한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획일

적일 수 없었다. 효과적인 지방통치를 위해 지방 품관들을 협력자로 인식하면서

72) �성종실록� 권55, 성종 6년 5월 17일(乙丑).  

73) �중종실록� 권55, 중종 20년 8월 27일(甲寅).  

74) 지방 품관에 대한 다양한 분류와 연구사는 최선혜, 앞의 책, 5-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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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들의 토호적인 속성은 경계해야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관 주도의 지방통치

에 비협조적이고, 기존의 지방 질서를 고수하고 있는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다면 중앙의 지방통치 기조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민고소금지법

이나 향원추핵법과 같은 정책을 통해 향리 세력과 마찬가지로 지방 품관을 통제

하고자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지방 품관들은 지식인이자 치자(治者)의 속성을 가진 ‘사족(士族)’으로서 통치

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호로서 억제해야 할 사

람들도 많았는데, 이러한 품관의 속성은 조정의 유향소 복립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점이었다. 중앙 정부는 지방통치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기구의 일환

으로 유향소를 복설하면서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요체인 구성원을 중앙 

관료를 역임한 사람들로 제한한 것이다. 유향소 임원의 자격을 ‘현직을 지낸’ 사

람으로 명시한 것은 지역 토호적인 속성보다는 국가 관료의 속성을 지니고 최대

한 중앙의 지방통치 기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유

향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유향소 임원의 정원을 제한한 것도 지방 사회에서 이들의 권력이 비대화됨으

로써 작폐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유향소 관련 절목

에는 항상 그 임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앞의 이조 절목에서는 부 이상은 

정원을 4인, 군 이하는 3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향헌�의 절목에는 부 이상에서

는 5인, 군에서는 4인, 현에서는 3인이라고 되어있다. 1488년(성종 19) 사헌부 

절목에 대해 홍응(洪應)은 유향소 반대의견을 내비치지만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한다면 그 인원수는 2, 3명을 넘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고 하며 인원수 제한을 

언급하였고,75) 최종적으로 �대전속록�에 실린 유향색장의 인원수는 부 이상은 4

인, 군은 3인, 현은 2인으로 기존의 절목보다 더 축소되었다. 

유향소 절목 내용의 또 다른 축은 유향소 품관들이 폐단을 일으킨 경우 지방

통치 시스템 하에서 철저하게 규찰하도록 한 점이다. 김종직도 관찰사와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통해 유향소의 폐단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76) 

75) �성종실록� 권217, 성종 19년 6월 28일(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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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소 관련 절목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조 절목에

서는 유향소 임원으로 작폐하는 자는 관찰사 및 경재소에서 탄핵하여 철저히 징

계한다고 명시하였고, �향헌�에서도 유향품관이 작폐를 하는 경우, 본 읍의 수령

과 경재소가 금하고, 관찰사에 보고하여 치죄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전속록�에

서는 유향색장이 기회를 틈타 폐해를 끼치는 일이 있으면 관찰사와 사헌부에서 

탄핵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유향소를 규찰하는 역할은 수령, 관찰사, 경재소, 

사헌부 등 중앙 관료들이자 국가의 지방통치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유향소 

절목에 이런 내용이 항상 포함되었다는 점은 복립된 유향소를 국가의 지방통치 

시스템 속에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향소 관련 절목은 결과적으로 유향소 운영을 중앙에서 제한함으로써 지방 

품관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그들의 작폐를 통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종대 유향소 복립은 자생적이자 자치적 성격이 강한 이전의 유향소를 복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성원 선정에서부터 운영까지 관료제의 틀 속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는 지방통치 시스템의 일부로 기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향

소 복립 주장의 지향점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지방통치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

통치와는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자생적 조직인 유향소를 제도화함으로써 오

히려 유향소를 국가 통치 시스템 내로 포섭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활용하여 지

방관을 중심으로 한 지방통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유향소 복립은 관권 위주의 정책과 대비되거나 혹은 그 대안으로서 

향촌 자치적인 지향을 가진 정책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지방관 중심의 지방통

치라는 기존의 기조 속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

나의 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복립을 주장한 관료들도 지방 사족과의 밀

접한 관련성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앙 관료의 

입장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영속적으로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향소 복립을 주장한 것이었다. 

성종대 유향소 복설은 곧 유향소를 지방통치 시스템의 일환으로 만듦으로써 

76)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12일(乙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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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지방통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지방의 유력자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만든 유향소가 사적인 것이었다면 이때 국가가 복설한 유향소는 국

가의 지방통치체제 속에 포함되어 공적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그 이전의 유

향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방 품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질서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유향소는 중앙의 통제를 받기 시작

한 것이었다. 유향소 복립의 핵심은 결국 국가의 공인인데 이것은 또 다른 제약

이기도 하였다. 이는 복립된 유향소를 중심으로 지방 품관들을 이념적으로든, 체

제적으로든 중앙의 시스템 속에서 모범적인 협력자로 변화시켜나가는 조치였던 

것이다.  

‘국가가 설립한[國家所設] 유향소’라는 표현은 유향소가 공적 체제 속에서 인

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77) 이러한 유향소의 성격은 사마소(司馬所)

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사마소는 ‘훈구’ 세력이 장악한 유향소를 대신

해서 지방의 진사ㆍ생원들이 만든 것으로 보고, ‘사림적’인 요소와 연결된다. 이

러한 구도 속에서 사마소 혁파를 주장한 윤필상 등의 ‘훈구’적 속성이 강조되기 

마련이었다.78) 하지만 사마소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사사로운 것이라는 데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립된 유향소가 이후에도 폐단이 있었지만 공적으로 인

정되는 기구였다면 사마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에서 설립한 유향소 

이외에 이 무리들이 사사로 세운 한 장소가 있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라는 

언설은 이러한 사마소의 속성을 보여준다. 중앙 조정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단체

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공적 기구화 시키는 유향

소 복립을 찬성한 윤필상이 사마소를 반대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79) 물론, 이

때에는 무오사화 직후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후

에도 사마소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유향소 외에 별도로 사마소를 만들어 하나의 

아문인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며 작폐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80) 1573년(선조 

77)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8월 10일(癸酉). 

78) 이태진, 앞의 책, 214-218면.

79) �연산군일기� 권31, 연산 4년 8월 10일(癸酉).  

80) �명종실록� 권26, 명종 15년 2월 7일(癸卯);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8월 4일(癸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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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마소가 결국 비슷한 논리 하에 유성룡(柳成龍)의 건의로 혁파되는 것을 통

해서도 이것을 ‘훈구’와 ‘사림’의 구도 속에서 보기는 어렵다.81) 조선은 자생적이

고 사사로운 지방조직에 대해 늘 경계하고 있었는데, 유향소도 이러한 자생적인 

조직이었을 때는 혁파의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중앙의 지방통치 시스템 하에 들

어옴으로써 복설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중앙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지방 사회의 유향소는 기존의 관성대로 운영

될 가능성이 컸고, 국가가 기대한 바대로 유향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

로 중앙의 관리가 담보되어야 했다. 실질적으로 유향소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후 다시 주장되는 유향소 혁파 논의는 이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6. 유향소 복립 이후의 혁파 논의와 유향소의 전개 

지방통치에 대한 중앙 조정의 고민이 여러 논의를 거친 후, 유향소의 폐단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유향소 복립이 이

루어졌다. 하지만 복립이 결정된 지 2년 만인 1490년(성종 21)에 다시 혁파 주

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복립 유향소가 ‘사림파’의 의

도와는 반대로 ‘훈구’ 재상들의 경재소를 통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립을 

주장한 ‘사림파’쪽에서 혁파 주장이 나왔고, ‘훈구계’의 유향소 복립 찬성은 바로 

이와 같은 역이용의 계산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82) 하지만 유향소 복립을 주장

하는 사람들은 늘 경재소를 통한 유향소의 통제를 이야기했었다. 따라서 당시 

경재소가 유향소를 장악하거나, 그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유향소 구성원들의 작

폐를 예상하지 못한 채 복립을 주장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유향소 복립을 

81) �淸江先生鯸鯖瑣語� “我國外方人 中生進者 各其官門近地 建司馬所 儼然一衙門 壓倒留鄕所 

憑藉武斷 至凌駕土主者 兩南尤甚 皆非古也. 癸酉年間柳成龍 啓于經筵革之.”

82) 이태진, 앞의 책, 213-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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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했던 윤필상은 이후 혁파 논의가 나왔을 때 유향소의 이러한 폐단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가볍게 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83) 그리고 유

향소 복립 찬반이 ‘훈구’와 ‘사림’의 입장 차이로 나누기 힘들 듯이 이후 혁파 논

의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혁파 논의를 제기한 사

람들은 누구였고, 그들의 유향소에 대한 기존 태도는 무엇이었으며, 유향소 혁파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기록상 혁파 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공조판서 성건이었다. 성건은 “유

향소의 설치는 풍속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인데, 유향소 사람이 적당하지 못하여 

서로 헐뜯고 비방하여 고소하는 데 이르고 심한 자는 수령과 서로 겨루어 민간

에 폐해가 되어 도리어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니, 청컨대 이를 혁파하소서.”라고 

하였다.84) 유향소 복립 당시 그는 유향검찰로 삼을 만한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괜찮지만,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폐단이 더욱 심할 것이라고 하며 유향소 

복립에 반대하였다.85) 그는 유향소의 폐단을 충분히 인지하여 반대했으며 이후 

예상대로 국가가 유향소에 기대한 바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공적 권위를 부여

받은 유향소가 오히려 수령으로 대표되는 관 주도 지방통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자 혁파를 주장한 것이었다. 사간 권경우(權景祐)는 “요즈음의 유향품관은 풍

속을 바로잡는 데에 힘쓰지 않고 다만 시골에서 위엄만 부리며 그 사심(私心)을 

채우려고 하여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만 될 뿐이니, 청컨대 혁파하소서.”라

고 하였다. 이에 성준이 유향품관의 불의(不義)와 일향 중 선한 사람이 적음을 

언급하며 동조하였다.86) 성준은 유향소 복설 논의에서 “유향소는 국가에 이익이 

안 되고, 한갓 세력을 빙자하여 작폐가 될 뿐”이라고 하며 복립을 반대했었다.87) 

그도 애초에 국가에서 유향소를 복립하여 공식적으로 권력을 주는 것에 대해 큰 

염려를 하였고, 그들의 작폐가 드러나자 혁파하자고 한 것이다. 이처럼 반대하는 

83) �성종실록� 권242, 성종 21년 7월 17일(丁卯). 

84) �성종실록� 권242, 성종 21년 7월 17일(丁卯). 

85)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12일(乙未). 

86) �성종실록� 권247, 성종 21년 11월 20일(戊戌).

87)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2일(辛丑).



15세기 유향소 복립 논의를 통해 본 지방통치 방식의 특징ㆍ65

자들은 애초부터 공적 권위를 등에 업은 지방 품관들의 작폐를 우려하며 복설에 

회의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지방 사회에서 발생하고 

유향소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혁파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반면, 유향소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품관의 작폐가 기존의 법과 시

스템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보았고, 또한 유향소가 복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윤필상의 경우, 처음 유향소 복립 논의가 나왔을 때 핵심은 수

령과 관찰사라고 하면서 신중한 입장이었다.88) 그러다가 유향의 작폐를 국가의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면 되니 복립하자는 쪽으로 기울었고,89) 이후 혁파 논의가 

있을 때 이런 폐단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니, 가볍게 파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90) 제도란 다양한 부작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마련해야 하

며, 만들어진 제도는 쉽게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유향소 복설을 주장했던 유자광(柳子光)도 호강하고 교활한 무리가 고을에 폐단

을 끼치면 그들을 죄주면 된다고 하며 복설된 유향소를 혁파하는 데 반대하였

다.91) 어세겸(魚世謙)은 복립 논의 당시 유향소에 적임자를 얻지 못하여 향촌에

서 위세 부리는 것을 금제하지 못하면 그 폐단은 간활한 아전보다 더 심할 것이

니 규찰하는 법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92) 그는 경재소와 수령 및 감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폐단을 줄여 나가자고 하였고, 이후 혁파 논의에서 만들어진 법을 

갑자기 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93) 성종도 유향소 복립 논의를 진

행할 때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94) 복설된 이후 혁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88) �성종실록� 권214, 성종 19년 3월 21일(丙寅).

89) �성종실록� 권216, 성종 19년 5월 12일(乙亥). 

90) �성종실록� 권242, 성종 21년 7월 17일(丁卯). 

91) �성종실록� 권259, 성종 22년 11월 26일(戊戌).

92) �성종실록� 권216, 성종 19년 5월 12일(乙亥). 

93) �성종실록� 권242, 성종 21년 7월 17일(丁卯). 

94) 유향소 복립을 반대하는 국왕의 입장에 대해서는 최선혜, 앞의 책, 162-167면에 정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향소 복립 반대 여론의 중심에 성종이 있었고, 이는 외관제 강화

를 통한 국왕의 통치력 강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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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늘 반대 입장을 보였다.95) 특히 이러한 성종의 태도는 

유향소 복립이 지방통치 기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 

이처럼 복립된 유향소의 혁파 논의는 유향소에 대한 중앙 조정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자, 기존 복립 논의과정에서 나온 쟁점의 연장선에

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파 논의와 이후 유향소에 대한 비판도 있었

지만 결국 유향소는 존속되었다. 중앙 조정에서는 지방에서 작폐하는 유향소 품

관들의 횡포를 늘 경계하였고, 그들이 국가의 의도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향소는 점점 

지방통치 시스템의 하위 기구로서 그 위치가 공고해져가고 있었다. 

복립된 이후 유향소는 군적감고(軍籍監考)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고,96) 교

수와 훈도 등 인재 추천의 채널로 활용되었다.97) 뿐만 아니라 호강품관의 적발 

및 향리의 통제와 같은 관 주도 지방통치 기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고,98) 

읍사에도 깊이 개입하여 수령 다음의 아관으로 대우받기도 하였다. “수령이 간

혹 유향소를 시켜 관창의 물품을 출납하게 할 경우 유향소는 수령의 귀와 눈만 

위할 뿐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즐기며 권력을 농간하므로 아전이나 백성들

은 그에게 미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를 수령 다음으로 대우하니 그 폐단이 이

루 말할 수 없습니다.”99)라는 언설은 16세기 유향소의 단면을 보여준다. 비판적 

맥락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아관화 현상을 볼 때 이 시기 유향소의 성

격은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100) 유향소는 공적 체제 속에서 지

 95) �성종실록� 권242, 성종 21년 7월 17일(丁卯); �성종실록� 권247, 성종 21년 11월 20일

(戊戌).

 96) �중종실록� 권19, 중종 8년 10월 21일(乙卯).

 97) �중종실록� 권33, 중종 13년 5월 28일(丙寅).

 98) �중종실록� 권51, 중종 19년 8월 24일(丙辰).

 99) �중종실록� 권97, 중종 37년 3월 15일(乙未).

100) 16세기 유향소의 아관화 현상에 대해서는 배기헌, 1988 ｢16世紀 鄕村支配秩序와 留鄕所

의 性格｣ �대구사학� 35 참조. 이 연구는 유향소 복설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기존 연

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왕에 주목되지 못한 16세기 유향소 성격을 규명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향촌 자치적 기구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초기 

유향소와는 달리 16세기 유향소는 향촌 지배기구로 정착되어 가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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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치 기구이자 수령을 보좌하는 기구로 자리 잡았고, 이는 국가가 유향소를 

복립할 때 의도한 것이 어느 정도 관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7. 맺음말

지금까지 성종대 유향소 복립 논의의 배경과 쟁점을 당대적 맥락에 입각해 분

석함으로써 유향소의 성격과 복립의 의미를 15세기 지방통치 기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유향소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치세력의 속성

으로 보기보다는 논리 그 자체에 집중하고, 유향소 복립을 중앙의 지방통치책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군현제와 외관제 및 수령제를 정비함으로써 관 주도의 지

방통치체제를 정비해나갔다. 여말선초 지방 토호 세력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

긴 유향소는 수령과 갈등하며 보인 반관(反官)적 성격으로 인해 폐지해야 할 존

재로 여겨졌다. 유향소는 애초에 국가가 공인한 기구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설치

된 것이었기 때문에 태종대 혁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종대 본격적인 유향소 복설 논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때 복설하고자 하는 유향소의 성격은 기존 유향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에서 유향소를 복립하려는 목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중앙 조정에서 인식하는 유향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향촌의 풍속을 규찰하는 

것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향리 세력의 규찰이었다. 중앙 관료들은 향리 세

력의 횡포와 그것을 억제하는 유향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유향소 복립을 주장

하였는데, 이를 통해 유향소 복립이 기본적으로 향리를 억제하고 수령권을 확립

변화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아관화 현상이 현저해진다고 평가하였다. 유향소의 

아관화 현상은 여러 사료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을 운영상의 파행으로 보기보다는 유향

소 복립 과정에서 유향소의 이러한 성격의 전개가 애초에 노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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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지방통치 방식의 맥락 속에서 진행된 정책적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넓은 범주의 향촌 풍속 규찰을 유향소에게 기대하며 �주례� 향

대부제의 틀 속에서 유향소를 인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조선의 국가 체제 정

비와 공적 질서 확립에 활용되었던 �주례�의 제도를 근거로 유향소 복립을 주장

했다는 점은 역으로 �주례�를 기반으로 구축한 중앙의 지방통치 시스템의 일환

으로 유향소를 위치 짓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통치를 위한 중앙 관료

적 성격을 지닌 사심관 제도를 유향소의 연원으로 파악하거나 복립의 근거로 제

시하는 점을 통해서도 당시 복립하고자 하는 유향소에 지방통치 기구로서의 성

격을 부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유향소 복립을 통해 기대한 바가 기존부터 이어져 온 중앙의 지방통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찬반이 나뉘게 되었는데 그 쟁점은 유향소 복립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 해결 방법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지방 품관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반영되어 있었다. 결국 당시 관 주도의 지방통

치 기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유향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 여부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쟁점과 고민을 거친 끝에 이루어진 유향소 복립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 결과물인 절목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유향소 관련 절목 및 조문은 공통

적으로 유향소 구성원을 뽑는 방식과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포함되었는데, 모

두 유향소 운영을 중앙에서 제한함으로써 지방 품관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그들

의 작폐를 통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했을 때, 성종대 

유향소 복립은 자생적이자 자치적인 성격이 강한 이전의 유향소를 복구하는 것

이 아니라, 애초에 구성원 선정에서부터 운영까지 관료제의 틀 속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는 지방통치 시스템의 일부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앙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지방의 유향소는 기존의 관성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컸고, 국가가 기대한 바대로 유향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이 지속

적으로 관리해야 했다. 이후 다시 주장되는 유향소 혁파 논의는 유향소에 대한 

중앙 조정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자, 기존 복립 논의과정

에서 나온 쟁점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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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대 유향소 복립의 맥락을 새롭게 바라보는 작업은 조선 전기 정치세력의 

구도 및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15세기와는 다소 단절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이후 시기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특히 유향소 복립의 의도와 방식에 있어 중앙 조정의 입장에 주

목하였다. 복설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조정에서 기획하는 유향소의 모습

과 중앙의 의지이다. 물론 이러한 중앙의 의도와 당시 지방 사회에서 실제적으

로 운영되는 유향소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양자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길항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작업이 뒷받침되었을 때 국가의 지방통치에 대한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

해 질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유향소, 지방통치, 향리, 품관, 향대부, 사심관, 경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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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ance in the 15th Century Joseon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Re-establishment of Yuhyangso

101)

Baek, Seung Ah *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 on re-establishing yuhyangso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reconsider its meaning. This particular discussion over 

re-establishing yuhyangso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academic research in 

understanding the political powers and local governance measures in early Joseon period. 

Whereas conventional scholarship mainly understood yuhyangso from a dichotomous point 

of view, that is Confucian literati versus meritorious elite or central versus local,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discussion’s background and points of debate within its 

historical context and examine the meaning of re-establishing yuhyangso in relation to 

the state’s local governing policy.  

From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Joseon proceeded with its centralist control of 

local governance, which became the very background of the work of re-establishing 

yuhyangso during King Seongjong’s reign.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expected yuhyangso to play the role of handling local customs, or more in 

particular observing local clerks. In addition, yuhyangso was understood based on ancient 

China’s hyangdaebu system or Koryeo’s sasimgwan institution which aimed at centralized 

control of the local society. Opinions on the issue varied over the probable side effects 

of re-establishing yuhyangso and how to overcome them, which was also determined by 

their perceptions of local officials. In short,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was whether 

the central government could successfully carry out the centralist control of local 

governance through yuhyangso.  

  Certain rules and laws regarding yuhyangso commonly specify ways of restraining 

the power and actions of local officials by having yuhyangso controlled by the state.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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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dicates that the intention behind re-establishing yuhyangso was not that of 

restoring the former yuhyangso with autonomous character but of incorporating 

yuhyangso into one of the centralized local governing systems, regulating such matters 

ranging from personnel appointment to its operation within the bureaucratic system. It 

was likely for the yuhyangso to operate in the old way regardless of the state’s attempt, 

and thus it needed constant supervis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work as 

expected. The subsequent discussion on abolishing yuhyangso signale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regarding the institution but basically, it was also in line 

with the previous re-establishment issue.   

With this new approach to the discussion on re-establishing yuhyangso during King 

Seongjong’s reign, we can get more of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 of early 

Joseon political forces and enable diverse scholarly discussions on the matter of the 

state’s local governance in the following period.  

Key Words : yuhyangso, local governance, local clerks(鄕吏), local officials(品官), 

hyangdaebu, sasimgwan, kyungjaeso


